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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해외자원개발 융자 1200억원으로 확대

민간기업의 해외유전 개발사업 참여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반면, 정부 산하기관과 공기업의 무분별한 해외

자원 개발은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산업자원부는 6월7일 해외유전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

외자원 개발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조환익 산자부 차관보는 “신고시 

계약조건의 적정성에 대한 정부 검토

절차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적정성이 

사업계획서에 반영됐는지 확인만 하

고 현실성이 없는 공무원 실지조사 

규정은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ㆍ신규 

민간기업이 해외자원 개발에 나설 때

는 공공 연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

이 지질ㆍ암반조사 등 사업성 평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탐사 성공불 융자규모도 2004년 

664억원에서 2005년 1200억원으로 확

대하고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해외자

원 개발투자 때 활용할 수 있는 수출

보험이 새로 만들어진다.

산자부는 에너지 세입ㆍ세출 구조 개편을 통해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재원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기업 중 해외자원 개발이 주 업무가 아닌 곳이 참여하려면 소관 중앙부처장이

나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해외자원 개발 신고수리 전결권자도 현행 과장에서 국장으로 조정되며 신고수리 기간도 5일에서 7일로 확대

된다.

<화학저널 2005/06/08>

베트남 15-1 광구의 원유 채굴 장면


